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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동향
1.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 도입배경 및 경과
ㅇ 1960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 및 산업의 도시 특히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이 야기됨. 
-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의 주변지역으로 토지투기 및 난개발 확산  
우려 
-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 등에거한 지방공업도시의 평면적 
팽창예상
- 지방중심도시의  급성장, 일부 중소도의 자연환경 훼손 예견
ㅇ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도시비대화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적용하게 이르
렀음
ㅇ 1970. 4. 개발제한구역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도시외연부로의 
도시확장을 제한하기위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을 결정함
< 도입 경과 > 
∙ 1964. 9 : 국무회의에서 도시비대화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표명
∙ 1964.10 : 수도권지역에 대한 구상시 런던과 동경에서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그
린벨트, 일본의 근교지대 개념의 도입 분석을 국토학회에서 검토
∙ 1970.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구상 조정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을 구체화함
∙ 1970.4  : 개발제한구역설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1971.1  : 도시계획법 개정. 도시지역내의 일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1971.7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5721호)
∙ 1971.10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5721호)
∙ 1976.8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건설부 도시국내에 녹지관리과의 설치,
            시, 도, 군에 전담계 설치
∙ 1977. 4 : 수도권, 4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및 기타 도시 등에 확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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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GB 지정 현황
권역별 행    정    구    역 면적 ㎢(%) 지정고시일
합계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 5,397.1 (100.0)
법 ’71.1.19
령 ’71.7.22
수도권
서울,인천,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
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
남,군포,
의정부,용인시(18)
양주,화성,양평,광주,김포군(5)
1,566.8 (29.0)
’71.7.30∼
’76.12.4
부산권
부산, 김해, 양산시, (울산시)(3)
기장군(1)
597.1 (11.1) ’71.12.29
대구권 대구, 경산시(2), 달성, 칠곡,고령군(3) 536.5 (10.0) ’72.8.25
광주권 광주, 나주시(2), 담양, 화순,장성군(3) 554.7 (10.3) ’73.1.17
대전권
대전, 공주, 논산시(3) 
금산, 연기, 옥천(청원군)(3)
441.1 (8.2) ’73.6.27
춘천권 춘천시(1) 홍천군(1) 294.4 (5.4) 〃
청주권 청주시(1) 청원군(1) 180.1 (3.3) 〃
전주권 진주,김제시(2) 완주군(1) 225.4 (4.2) 〃
여천권 여천,여수시(2) 여천군(1) 87.6 (1.6) ’77.4.18
마산·
진해권
마산,진해,창원시(3) 함안군(1) 314.2 (5.8) ’73.6.27
울산권 울산시(1) 283.6 (5.2) 〃
진주권 진주,사천시(2) 203.6 (3.8) 〃
충무권 통영시(1) 30.0 (0.6) 〃
제주권 제주시(1) 북제주군(1) 82.6 (1.5) ’73.3.5
- 3 -
2) 도입의 목적
ㅇ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시가지의 연담화 방지(벨트화)로 도
시의 무한정 성장에 한계를 부여
ㅇ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휴
식공간의 제공(그린)을 위한 여유공간의 확보
ㅇ 국가 안보적 공간의 확보로 필요 안보시설의 공간 확보 
2. 지정 현황
1) 개관
ㅇ 개발제한구역은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 등  전국 주요 핵심도
시 및 도시권 거의 대부분에 지정되어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침
-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556개의 도시계획구역중 107개의 도시계획구
역에 지정되어 19.2%에 지나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도시계획구역내 총인구는 약3200만명으
로 이는 전국 도시인구 3800만명의 84.2%로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
- 전국의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4,626km2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된 도시계획구역은 9,165km2으로 전국 도시계획구역의 62.7% 구
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전국도시
계획구역의 36.9%,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구역의 58.9%
가 개발제한 구역임
-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래 94년까지 약25여년간 약 141km2의 토지형
질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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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발제한구역 총괄(1995년)
                                                        (단위:㎦, 만명, 개)
구     분 전    국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구역 개발제한구역
총 면 적   
총 인 구   
총도시수 
99,392 
4,551
 1,566
14,626 
3,800
  556
 9,165
 3,200
  107
5,397
 96
  -
 * 주 : 총 도시수는 시·읍·면의 도시계획법 적용도시의 총수로 인구규모에 의한 시와는 
별개의 개념임
   자료 :  도시계획현황.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 1996년 
  □ 인구 및 가구
- GB내 전체인구는 지정이 완료된 이후인 1979년에 1,246천명이었으
나 감소추세(연평균△1.8%)가 지속되어 1993년 5월 건설부 전수조
사자료에 의하면 965천명(전국인구의 2.2%)이며 282천가구(전국 
가구수의 2.4%)가 거주하고 있음.
- 가구당 인원은 평균 3.4인으로서 전국 3.8인 보다 낮게 나타나 도
시화된 근교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전체 GB인구의 80.9%가 5개 대도시권에 살고 있으며, 특히 수도
권에는 전체 GB내 인구의 48.5%가 거주하여 전체 GB면적 비율인 
29.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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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GB의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단위: ㎢, 천인)
구  분 합  계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인  구
(%)
964
(100.0)
468
(48.5)
311
(32.4)
185
(19.1)
가  구
(%)
282
(100.0)
144
(50.9)
89
(31.6)
49
(17.5)
면  적
(%)
5,343.3*
(100.0)
1,523.8
(28.5)
2,134.0
(40.0)
1,685,5
(31.5)
필지수
(%)
1,829,212
(100.0)
516,962
(28.3)
751,083
(41.1)
561,167
(30.6)
 * GB구역 결정 면적과의 차이 53.8㎢(1.0%)는 지적오차로 판단됨.
 주) GB구역면적은 당해 자치체 행정구역의 60.5%, 도시계획구역면적의 65.5%, 녹지지역의 
84.6%에 해당됨.
□ GB지정 이후 전입자
    -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GB주민은 117천가구 434천명(45%), 지정 
이후 전입자는 165천가구 531천명(55%)임. 인구집중이 심한 수도권은 
전입자의 비율이 70%를 웃돌아 원거주자의 GB외 지역으로 이주가 많
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도시권의 원거주자 비율
은 60%가 넘으나, 외지인에 의한 토지취득이 많은 제주권의 경우는 전입
자의 비율이 72.5%나 됨.(<표 3-2> 참조)
.
<표 3-2> 권역별 GB지정 이후 전입자
                                                                       (단위: 천명)
구   분 전  체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964.5 467.6 312.3 184.6
원거주자
(%)
434.0
(45.0)
133.7
(28.6)
188.7
(60.4)
111.6
(60.5)
전입자
(%)
530.5
(55.0)
333.9
(71.4)
123.6
(39.6)
73.0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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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지방대도시권과 9개 중소도시권의 
전입자 비율은 비슷하게 40%가량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산 및 마산·진해권이 각각 50%를 넘고 있음. 반면에 광주
(79.3%), 진주(72.6%), 울산(72.1%), 전주(68.8%), 청주(68.6%) 권
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거주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자가거주자 및 세입자
 - GB구역내 자가거주자는 150천가구(53.2%)로서 세입자 가구수를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세입자가 
권역내 64% 가까이 되어 자가거주자 가구수의 두배에 근접하고 
있음.
<표 3-3> 권역별 GB내 세입자 가구
                                                               (단위: 천가구)
구   분 전  체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282.0 143.6 89.1 49.3
자가거주자
(%)
150.1
(53.2)
52.3
(36.4)
59.5
(66.8)
38.3
(77.7)
세입자
(%)
131.9
(46.8)
91.3
(63.6)
29.6
(33.2)
11.0
(22.3)
    자료: 건설부 도시국, 1993.
- 자가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① 진주(92.1%), ② 광주(91.9%), 
③ 전주(90.0%), ④ 청주(86.8%), ⑤ 여천(85.9%), ⑥ 춘천(84.7%)
로 경부개발축에 입지하지 않는 도시권이 이에 해당됨. 
- 또한 GB지정 이후 전입자가 많은 지역(예: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이 세입자 가구의 비율도 역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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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토지이용
 - GB내 토지를 지목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임  야 : 3,212.4㎢(243천 필지) → 61.2%
∙농경지 : 1,308.6㎢(938천 필지) → 24.5%
       ∙대  지 : 113㎢(205천 필지) → 2.1%
       ∙잡종지 : 59.7㎢(20천 필지) → 1.1%
       ∙기  타 : 589.4㎢(423천 필지) → 11.0%
  이를 1993년 전국 토지이용비율과 비교하면, 임야(66.1%)는 낮은 
반면에 농경지(22.3%)는 약간 높음. 공공용지, 도로, 철도, 공장용
지, 하천 등이 포함된 기타(9.6%)의 경우는 GB내 토지이용비율이 
높으며 대지(2.1%)의 비율은 차이가 없음.
- GB내 임야는 수도권(58.2%), 지방대도시권(61.7%), 중소도시권(63.4%) 
순서로 그 비율이 높으며 농경지의 전·답 비율은 (36:64)임. 
- 한편 대지의 비율은 수도권(3.1%), 대전권(2.3%), 마산·진해권
(2.2%)이 평균보다 높으나 대구권(1.1%), 춘천권(1.0%), 여천권
(0.6%) 순서로 평균보다 낮음.
□ 토지소유권 변동
 - GB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는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2,842.7㎢이
며 농경지(66.9%)와 대지(61.8%)는 변동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임야(49.6%)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58.2%)이 역시 높고 중소도시권(49.7%)이 낮고, 도시별로는 부산
(65.7%)이 가장 높고 광주(41.8%)가 가장 낮게 나타남.
 - GB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를 지목별/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3-4>와 같으며 연평균 약 143.2㎢(43.3백만명)의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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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목별·시기별 소유권 변동
                                                                    (단위: ㎢, %)
구분 계 임야 전 답 대지 잡종지 기타
계
2,842
(53.2)
1,622.7
(49.6)
290.2
(62.1)
585.7
(69.6)
70.0
(61.8)
33.7
(56.4)
240.4
(40.8)
84년까지
(12년)
1,600.8
(29.9)
901.1 159.1 321.0 41.5 25.7 153.4
85∼89
(5년)
880.4
(16.5)
515.0 93.0 183.6 18.1 6.3 64.4
90∼92
(3년)
341.7
(6.4)
194.8 36.1 76.7 9.9 2.7 21.5
93이후 19.8
(0.4)
11.7 2.0 4.4 0.5 0.1 1.1
 자료: 건설부 도시국, 1993.
 - GB지정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306.7천 필지, 대략 
1,317㎢로서 전체 GB면적의 46.3%에 해당됨. 이를 용도별로 보
면 임야(61.0%)가 가장 많아 투기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
은 농경지(29.7%), 대지(25.1%), 잡종지·기타(17.7%)의 순서임. 지
역별로는 제주권(62.2%)과 수도권(54.6%)을 필두로 하여 대구
(54.1%), 울산(52.4%), 부산(51.6%)의 순서로 높고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광주(34.9%), 대전(34.2%), 진주(25.9%), 전주(24.7%)는 
외지인의 취득비율이 낮게 나타남. 
□ 국공유지
 - GB내 국공유지는 전체도시면적의 20.4%에 해당하는 1,090㎢(총 
348천 표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쓸모없는 험준한 산지의 임
야와 도로, 하천 등 기타용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GB내 잡종지의 약 64%는 국공유지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국공유지의 약 32%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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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 GB내 건축물 점유대지가 85.1%인 96.5㎢(161.6천 필지), 나대지는 
14.9%인 16.8㎢(39천 필지)이며 GB지정 이전에 조성된 대지는 전
체의 76.4%인 86.5㎢임. 
. 대지의 필지당 평균규모는 553㎡(170평)이며, 건축물 점유대지는 평
균 582㎡로서 나대지의 평균 428㎡보다 넓은 규모임. 대지를 규모
별로 다시 살펴보면, 1필지당 300㎡이하인 필지수는 48.6%이고 
1,000㎡이하의 필지수는 92.9%를 차지하고 있음.
 - GB내 나대지 중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성된 것은 79%에 해
당하는 13.3㎢(33천 필지)이며, 나대지의 1필지당 300㎡이하인 필
지수는 62.4%나 되며 1,000㎡이하는 모두 94.1%임. 그러나 5,000
㎡이상인 231개 대형 나대지는 약 3.2㎢로서 전체의 0.6%에 지나
지 않지만 면적비율로서는 19%나 됨.
<표 3-5> 나대지의 권역별 분포
                                                                        (단위: 천㎡)
구   분 계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면  적
(%)
16,854
(100.0)
9,072
(53.8)
4,808
(28.5)
2,974
(17.7)
필지수
(%)
39,392
(100.0)
18,502
(47.0)
12,530
(31.8)
8,360
(21.2)
 자료: 건설부 도시국, 1993.
- GB내 나대지는 전체면적과 필지수의 약 50%내외가 수도권에 소
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4대 지방대도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까지 포함시키면 각각 80%내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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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나대지의 평균 필지규모(490㎡)가 다른 지
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원이 끊이지 않는 GB경계선 관통대지는 약 3.2㎢(1,093필지)이
며 구역안으로 36.8%, 구역밖으로 63.2%가 걸쳐 있어 劃定방식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음. 이중에서 건축물 점유대지는 약 84%
인 652필지이며 약 16%인 441필지는 나대지 상태임. 경계선 관
통대지가 많은 지역은 역시 수도권(서울 283필지, 경기 274필지)
으로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축물
 - GB구역내 건축물은 총 487천동이며 이중 주거시설이 70%인 341
천동,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24.3%인 118천동으로서 두가지 용도
가 대부분을 차지함.
∙ 주거용(주택＋부속사) : 70.0%
∙ 농림수산용(축사＋창고＋관리사 등) : 24.3%
∙ 공공시설용(청사＋공익사업＋국방＋학교 등) : 2.6%
∙ 부락공동용(마을회관＋농축수협＋작업장 등) : 0.9%
∙ 사회복지용(종교＋소유자＋의료＋체육 등) : 0.9%
       ∙ 광공업시설용(공장＋광업 등) : 0.8%
 - 권역별로 주거용 건축물을 보면 수도권이 약 118천동으로 전체의 
34.6% 차지하여 GB내 가구수 비중 50.9%와 비교하면 간접적으
로나마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난을 알 수 있음. 이와는 반대로, 부
산을 제외한 지방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은 GB구역내에 상당수 
空家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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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에 GB관리상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건축물은 전부 332동(면적: 745천㎡)이고, 이중 주거용
이 285동으로 대부분이며 공장이 22동임. 해당되는 관통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018천㎡(필지수: 465)이며 52.3%가 GB구역밖에 걸
쳐있음.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서울99동(주거용은 88동), 경기73
동(주거용은 55동)으로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특성을 보임.
□ 집단취락
 - 지방자치단체가 GB구역내 20호 이상의 가옥을 구획하여 집단취
락으로 간주한 곳은 전국적으로 2,589개소이며, 그 면적은 209㎢
로서 GB전체면적의 3.9%에 이름. 취락이 형성된 요인을 보면 자
연취락이 44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나머지는 취락구조개선 
마을 86개소와 이주단지 형태인 57개소가 있음.
 - GB내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76.9%인 742천명(214
천 가구)임. 이중 자가거주자는 109천 가구 428천명이며 세입자
는 105천 가구(48.8%) 314천명(42.3%)이며, GB지정 이전부터 거
주한 자는 전체의 50.4%이나, 세입자를 제외한 자가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원주민 비율은 70%수준임.
 - 한편, <표 3-6>을 보면 ① GB내 집단취락의 1/3가량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대도시권까지 포함시키면 73%에 이름. ② 
GB지정 이후에 유입되어 거주하는 총 114천여 가구중 68%이상
이 수도권에 있으며, 총세입자 104천여 가구중에서도 70%이상을 
점유함. ③ GB지정 이후 전입된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
도권(서울은 80.2%) 이외에도 제주권(57.4%), 마산·진해권(56.2%), 
부산권(48.1%) 등으로 세입자 가구 비중이 높은 권역과 대부분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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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GB내 집단취락과 거주가구의 권역별 분포
권  역 집단취락(개소) 구역지정전 가구 구역지정후 가구(%) 세입자가구(%)
수도권*
<서울>
846
      <98>
31,333
     <5,464>
78,251(71.4)
<22,154>(80.2)
73,286(66.9)
<23,648>(85.6)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309
174
383
173
17,986
6,817
15,295
5,018
16,661(48.1)
2,836(29.4)
3,005(19.6)
2,226(30.7)
17,716(51.1)
2,548(26.4)
       1,566(8.6)
1,177(16.2)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천권
울산권
마진권*
진주권
충무권
제주권*
85
136
146
23
99
79
86
17
33
2,567
4,177
4,946
622
3,454
3,212
2,830
585
845
1,279(33.3)
1,252(23.1)
1,760(26.2)
351(36.0)
577(14.3)
4,115(56.2)
733(20.6)
340(36.8)
938(52.6)
705(18.3)
815(15.0)
     652(9.7)
150(15.4)
1,100(27.3)
2,615(35.7)
383(10.7)
185(20.0)
1,622(90.9)
합  계 2,589 99,687 114,324(57.4) 104,520(48.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권역의 전체가구에 대한 백분비임.
 근거: 건설부 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전수조사, 1993.5.
 - 집단취락 1개소의 평균면적은 80.8천㎡(24,500평)인데, 취락구역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크기, 형태, 밀도가 다르며 그 
편차도 매우 큰 편임. 대체로 취락규모가 큰 곳일수록 그 안에 
포함된 농지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 주택호수별 취락수는 50호 
미만이 1,611개소(62.3%), 50∼100호 미만이 697개소(26.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500호 이상의 대형 취락수는 1%미만에 불과함.
 - 집단취락내 건축물은 총 364천동이며 이중 주거용이 2/3정도를 
차지하며 취락 1개소당 평균 건축물수와 주거용은 각각 141동, 
93동임. 수도권은 역시 주거용의 비율(75.4%)이 가장 높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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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은 농림수산용 건축물의 비율이 수도권에 견주어서 상대적
으로 높음.
□ 법정제한
 - GB구역과 중복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항은   
① 상수보호구역(429㎢), ② 군사시설보호구역(432㎢), ③ 농업진흥지     
역(200㎢)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 성격상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표 3-7> 참조).
<표 3-7> GB구역내 타법률에 의한 중복지정
                                                                        (단위: ㎢)
구   분 계
상수
보호
군사시설
보호
농업
진흥
문화재
보호
공 원 기 타*
전체 1,283 429 432 200 3 106 113
수도권 651 171 340 49 3 88 -
지방대도시권 385 236 43 94 - 8 1
중소도시권 247 22 49 57 - 7 112
 * 공항, 국가공단 등 특별시설로 인한 제한.
  자료: 건설부 도시국, 1993.
3. 구역의 관리 
ㅇ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엄격하게 제한받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역내
의 허용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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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 공익상 필요한 시설, 용도상 인구밀집지역보다는 개발제한구역안
에 둠이 적당한 시설
 -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비주거용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의 이축
 -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토지의 형질변경
- 구역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토지의 분할은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다량의 토석채취가 없는 행위
․농.림.수산업시설,농지의 성토, 죽목의 벌채 및 재식, 토석의 채취, 
임도개설  
․주거용시설로서 기존 주택의 건축,주택등의 이축
․부락공동이용시설 등
․광공업시설로서는 구역당시시설의 증축과 업종변경등
․기타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임시가설물 설치 허용 
및 기존건축의 25종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기타 구역내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종교시설
의 증축, 사회복지시설등외에  시군구단위의 공공시설, 국가적 필
요시설이 설치됨
ㅇ 인허가 절차
- 허용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개발행위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원
칙으로 하나, 무분별개발 및 적정 관리를 위해 시설의 종류나, 규
모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허가도록 함
- 일부 시설의 개발 허용을 위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 시
행령의 개정절차후에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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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도 개선과 평가  
1. 제도개선의 원칙
ㅇ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의 기
본 방침하에 4개원칙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음
- 도시확산방지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인구집중억제를 견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주택신축금지로 주택 증가 규제, 공장신축금지
로 공업활동의 증가 규제, 업무,위락, 판매신축금지로 인구유발시
설의 증가의 억제   
-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이의 실천 전략으로 
대규모 공공시설 억제, 유통시설 억제,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
규 허가의 억제, 
- 지역소득의 창출을 위하여 1차산업의 육성하되, 2,3차 산업은 억제
- 제도의 형평성을 추구하기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과 지정후 
차등화 
규제완화의 원칙 
           구역지정목적 달성 ⇒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
  ∙ 도시확산방지  ꠏꠏꠇꠏꠏꠏ 주택 증가 규제 → 주택 신축금지     (예외) 소득증대에 따른
    (인구집중억제 ) ꠐ                                              주택규모 확대허용
                    ꠉꠏꠏꠏ 공업활동 규제  → 공장 신축금지
                    ꠌꠏꠏꠏ 인구유발시설   → 업무, 위락, 판매,  ꠏꠏꠈ 
                                                                ꠉꠏꠏꠏ 생활필수시설, 
  ∙자연환경보호ꠏꠏꠏꠏꠏꠏ 개발행위 억제  → 대규모 공공시설 억제   ꠐ     문화, 복지시설 
                                         유통시설등 억제        ꠐ    (예외)
                                         대규모 개발행위 억제   ꠐ     1차산업적 소득
  ∙지역소득 창출 ---- 1차산업 육성   → 2차, 3차산업 억제    ꠏꠏꠎ       증대사업허용
  ∙제도적용의 형평성 추구 --법인지 차별화 → 지정전 거주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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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연혁중 주택관련 부분 
꠆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회차ꠐ   개정연도  ꠐ  내용                                                                         ꠐ
ꠉ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1.ꠐ1971. 10. 7. ꠐ∙주택의 동일규모 개축, 재축, 33㎡이하 증축                                    ꠐ
ꠐ  6.ꠐ1974. 8. 17. ꠐ∙주택증축규모확대 : 33㎡ → 기존포함 100㎡                                    ꠐ
ꠐ  7.ꠐ1976. 4 . 3. ꠐ∙부속건축물의 건축 추가 : 주택, 이에 준하는 건축물(기존포함 33㎡이하)         ꠐ
ꠐ    ꠐ             ꠐ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132㎡                                               ꠐ
ꠐ    ꠐ             ꠐ   토지형질변경은 건축바닥면적의 2배이내                                       ꠐ
ꠐ 22.ꠐ1979. 12. 8. ꠐ∙박공형 다락방은 주택면적에서 제외                                            ꠐ
ꠐ    ꠐ             ꠐ    부속건축물을 본건물 지하에 건축허용                                        ꠐ
ꠐ    ꠐ             ꠐ    개축 및 재축시 건축물의 최소면적은 90㎡이하로 함                           ꠐ
ꠐ 28.ꠐ1982. 4. 17. ꠐ∙박공형 다락방의 주택면적 제외규정 삭제                                       ꠐ
ꠐ    ꠐ             ꠐ   토지분할신설:기존주택의 분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불가                     ꠐ
ꠐ 35.ꠐ1986. 9. 4.  ꠐ∙주택의 지하층 설치면적 확대 : 33㎡→100㎡                                    ꠐ
ꠐ    ꠐ             ꠐ    공익사업등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이축시 최단거리의 생활연고지로 이축 허용    ꠐ
ꠐ 40.ꠐ1989. 2. 3.  ꠐ   경계관통건물신설:구역경계선관통건축물은 인접용도지역에 준하는 규모로 증축   ꠐ
ꠐ    ꠐ             ꠐ   기존건물 증․개축시 토지분할 허용                                           ꠐ
ꠐ 41.ꠐ1990.10. 31. ꠐ∙지정전 거주자의 주택 증축규모 확대 : 지하층이 없는 경우 100㎡→117㎡         ꠐ
ꠐ    ꠐ             ꠐ   신고사항개정: 50㎡이하의 주택증축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ꠐ
ꠐ 44.ꠐ1992.12. 23. ꠐ∙주택부속사를 지하층으로 건축시 100㎡까지 허용                                ꠐ
ꠐ    ꠐ             ꠐ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인 토지상 주택의 인근․인근부락의 기존대지로 이축 허용   ꠐ
ꠐ    ꠐ             ꠐ   증축시 최소대지기준면적 완화 (132㎡→60㎡)                                  ꠐ
ꠐ    ꠐ             ꠐ   개축∙재축시는 최소대지제한 적용 배제                                       ꠐ
ꠐ    ꠐ             ꠐ   구역경계관통 비주택용 건축물도 인접용도지역에 준하여 증축 허용              ꠐ
ꠐ 45.ꠐ1993.12. 31. ꠐ∙주택증축규모 확대                                                            ꠐ
ꠐ    ꠐ             ꠐ      지정당시거주자 : 200㎡이하  ꠏꠈ 2층이하,                                  ꠐ
ꠐ    ꠐ             ꠐ       5년이상거주자 : 132㎡이하  ꠏꠎ 1회에 한함                                ꠐ
ꠐ    ꠐ             ꠐ       기타          : 100㎡이하                                               ꠐ
ꠐ    ꠐ             ꠐ       주택부속건축물의 규모 확대(33→66㎡)                                    ꠐ
ꠐ    ꠐ             ꠐ       ※ 취락정비사업에 의한 연립주택(원주민) : 132㎡                         ꠐ
ꠐ    ꠐ             ꠐ   주택건축시 대지확장은 200㎡까지로 함                                        ꠐ
ꠐ    ꠐ             ꠐ     구역지정이전의 기존주택은 건폐율․용적율 초과시도 개축․재축 허용         ꠐ
ꠐ    ꠐ             ꠐ     형질변경후 잔여토지가 최소대지면적에 미달시 그 면적을 형질변경면적에 포함 ꠐ
ꠐ    ꠐ             ꠐ     지적합병을 위한 최소기준면적이하 토지분할 허용                            ꠐ
ꠐ    ꠐ             ꠐ   구역경계선 관통 건축물․공작물 증축,                                        ꠐ
ꠐ    ꠐ             ꠐ   지정당시부터 1필지의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는 인접용도지역 적용 건축 ꠐ
ꠐ    ꠐ             ꠐ   신고대상범위의 확대                                                         ꠐ
ꠐ    ꠐ             ꠐ      - 55㎡이하 주택, 33이하 부속건축물의 증․개․재축․대수선                ꠐ
ꠐ    ꠐ             ꠐ      → 85㎡이하 주택 또는 부속사 연면적 200㎡미만인 축사,                    ꠐ
ꠐ    ꠐ             ꠐ         연면적 100㎡미만인  신고의 증․개축․대수선                           ꠐ
ꠐ 46.ꠐ 1995.3. 14. ꠐ∙상속주택의 증축허용(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ꠐ
ꠐ    ꠐ             ꠐ.    -지정당시거주자의 상속주택 : 200㎡                                        ꠐ
ꠐ    ꠐ             ꠐ     -5년이상거주자의 상속주택  : 132㎡                                        ꠐ
ꠐ    ꠐ             ꠐ     ※ 주택증축에 한함                                                        ꠐ
ꠌ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자료의거 재작성. 1997.10. 
- 이러한 원칙하에서 지난 20여년간 47회에 걸쳐 농업 등 1차산업분
야의 개발행위와 주민 생활의 기본 건축물에 대한 규모, 편익시설
의 설치 허용, 국책사업용 공공사업 설치 허용 등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여 왔음.
- 특히 일반용도지역이 토지중심적 개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은 법의 인지도에 의한 자의적 선택여부의 개념이 도입
․지정전 토지주 및 거주자와 지정후의 거주자나 구역외 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차등적으로 규제완하가 적용되고 있음.
․이는 제도적 완화가 지정전 거주자를 우선하는 원칙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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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결과 토지투기의 근본적 방지에도 기여함  
- 도시외곽지역에의 개발압력은 점차 높아지는 한편, 농업의 쇠퇴, 
지방자치제도 정착하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개편, 주민의 권리
의식 향상 등으로 지자체 및 주민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요구
가 급증함
2. 제도 개선 특성
ㅇ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권과 건축권이 동일시 되는 
일반적 현황과는 달리 엄격하게 건축권의 개념이 도입됨
- 토지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신축이 철저하게 불허하는 원칙이 지난 
20여년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
- 신축의 불허 원칙은 거주자의 라이프 싸이클과 경제성장의 발전에 
따라 단위주택의 규모의 확대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
․법제젱당시에는 기존 주택에 33㎡이하 증축을 허용
3. 문제점
◦ 지난 20여년간 47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골
격 유지하에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의 요구와는 
괴리가 있었음
□ 사유재산권의 침해
 
- 우리나라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하며 GB는 토지소유자와 거주민에게 아무런 금전적 보상도 없
이 거의 영구적으로 토지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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忍한계를 벗어난 ‘특별한 희생’이라는 주장이 GB주민단체를 중심
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비추어 손실보상이 규정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을 제소한 바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토지는 기타 재산권과 달리 
국토이용의 필요상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GB에 의한 행위제한은 토지소유자
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불이익이라
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1990.5.8.일자)
. GB가 도시계획상의 다른 용도지역제(Zoning)와 같이 토지의 사회
적 구속성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포괄적인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는 의견이 상존함
. 물론 상수보호구역처럼 타법령에 의한 규제의 강도가 높은 경우가 
있겠으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GB내 주택의 행위제한이 예외적으
로 가장 강력함(<표 6-2> 참조).
<표 6-2> 행위허가 항목별 규제의 강도 비교
주        택 GB >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 = 자연보전권역
공   작   물 보호구역 >  GB >자연환경보전 = 자연보전권역
공        장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 > GB = 자연보전권역
공 공  시 설 보호구역 > GB > 자연환경보전 = 자연보전권역
용 도  변 경 보호구역 > GB > 자연보전권역 = 자연환경보전
토지형질변경 보호구역 > GB > 자연환경보전 = 자연보전권역
 주: >는 왼쪽이 강함. =는 동등한 수준.
 자료: 국토개발연구원(1989), 상수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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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의 GB내 토지이용은 지정당시의 목적으로만 凍結되어온 까
닭에 
.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고, 
.  GB밖 토지와 견주어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재산가치가 손
실되고 담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  裸垈地나 雜種地상의 건축물 신축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또한 도
시에 근접한 토지일수록 소유권보다 이용권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소득향상에 필요한 형질변경이나 용도전환을 불허한 것은 명
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심리적 손실
은 보상하는 조치가 요청됨(이주희, 1992).
□ 제도운영상의 형평성
 
 - 정부는 지금까지 GB주민의 민원사항을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라
는 명분하에 규정을 완화해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 선심성 선거공약에 편승하여 가구당, 면적당 허가기준을 놀려가거
나 허용행위를 점증시키는 대증적인 요법이 주류를 이룸
- 공부문에 의한 가시적 녹지훼손이 많았으며 시행규칙상 예외적으
로 열거된 수많은 시설물(예: 공용청사, 스포츠시설 등) 허용이 무
원칙한 횡포로 보였음
- GB내 주민토지는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될 경우에도 이와 유
사한 구역밖 토지보다 훨씬 헐값으로 수용되는 2重苦를 치르고 있음
.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를 비롯하여 저렴한 보상가액
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우며
- 자치시대의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재정립과 함께 GB관리비용 부
담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  사실상 국가업무나 마찬가지인 GB감시를 위한 청원경찰 등 제반 인
건비를 재정이 빈약한 市郡이 떠 안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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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개발이 낙후돼있고 성
장이 부진한 일부 지방중소도시까지 물리적 족쇄를 채워 도시발전
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인구1,000만의 서울시와 몇십만 정도의 중소도시가 지역적 특수성
과 GB내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무시당한 채 천편일률적인 개발규
제를 받고 있음. 
- GB내 토지는 도시근교의 농경지가 많아 땅값이 파도치고 개발압
력이 매우 높은 특수성을 지님
. 외지인의 전입도 많으며 不在地主가 취득한 토지는 代理農형태로 
위장되어 있거나 폐수오염으로 방치되는 농경지도 있음
.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용도는 
무조건 거부되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근교농업(예: 주말농원, 관
광농원)이나 무공해 첨단업종과 민간주도의 위락·여가시설 배치도 
자유롭지 못함
- GB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
모니터링｣제도의 부족에 기인함
. 영국은 GB지정에 있어서 7년간의 정밀한 조사기간을 거쳐 경계를 
설정
. 우리나라에서는 GB내 택지개발적지는 경직되게 규제되는 반면에 
수림이 울창한 GB밖 녹지는 무자비하게 희생되는 사례 증가
- GB관리는 지금까지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장기 ｢비전｣없이 
오직 공권력에 매달려 단속위주로 일관
□ 관계법령의 미비
- 동 시행령에는 행위제한이 보다 명세화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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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운영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1971년 제정: 건설부령 제108
호)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79년 제정: 건설부훈령 제445호)과 
취락정비지침(1993년 제정: 건설부훈령 제849호)에 의존하고 있음.
<표 6-3>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의 구성
구  분
 법
(도시
계획법)
 대통령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건   설   부   령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지침
조문수 1개 2개 3개 56개 22개
규정내용 -구역의
 지정
-구역안에서
의 행위제한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건축물·공작
물의 종류와 
 규모
-토지형질변
경의 범위
-최소대지면적
-제1장
 총칙(3)
-제2장
 승인 및 허가
 (26)
-제3장
 조경(12)
-제4장
 단속(7)
-제5장
 시공중인
 공사의 처리
 (7)
-제1장
 총칙(5)
-제2장
 취락정비
 계획수립(6)
-제3장
 취락정비사업
 의 시행(4)
-제4장
 개발제한구역 
 중앙심사위원회 
(7)
 자료: 국토개발연구원(1994), 도시계획법제 개편에  관한 연구, p. 20.
- <표 6-3>에 例示된 바와 같이, GB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
는 행위제한사항 등이 과도하게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체계상 
기형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GB관리와 운영에 관한 단독 입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환경
용량보전과 각종 개발규제 내용은 물론 다음사항을 포함
        ∙ 정기조사와 장기토지이용 및 보존계획
        ∙ 집단취락정비 등 공공사업
        ∙ 지방정부의 역할 및 유지관리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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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별 손실보상과 재원조달
 ∙ GB관리위원회 및 주민참여제도, 등을 충실히 규정하여 GB 본래
의 취지를 살리고 종전의 불합리한 규제조항도 일제히 정비하여 
GB주민의 前科者 量産이라는 민원도 해소해야 될 것임.
4. 제도개선 요구사항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의 해제·조정 및 주택, 공장 등의 도시적 용도로
의 사용 요구 급증
- 임야는 그대로 보전하되, 기존 취락, 기존 대지 및 공장은 해제하
여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
- 농경지, 구릉지, 잡종지는 주택, 상점 등의 신축이 가능한 녹지지
역으로 조정 요구
- 지정이전에 사실상 택지조성 허가를 받은 토지에 주택의 신축 허용
- 축사 등 기존 건축물을 공장이나 상점, 창고, 유통판매시설로의 용
도 변경 요구 
◦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매수청구권 부여 
요구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형평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며
- 제한내용도 일반적 범위내가 아닌 재산권 침해의 특별한 희생이라
는 주장
-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의 격차, 소득의 감소 등 주민피해 보
상 주장
-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 부여로 정부가 토지를 전면 매수 요구
-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시 수용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시장
가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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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강화와 시민서비
스를 위한 시설 및 국가시설 개발대상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 국가적 시설이 입지한 경우 국가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이의 부가
가치의 창출로 인한 지역발전에 기여를 위한 추가적인 부대지원시
설의 설치 요구 
- 개발제한구역외에는 추가적 개발 가용지가 없는 경우 선진국형 도
시 서비스 제공과 도시 성장에 요구되는 각종 도시시설의 설치 요구 
◦ 기타
- 건축법상의 불법건축물이라도 지정당시의 건축물인 경우 이를 합
법화
-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와 구역지정후에 이사들
어온 주민이나 토지매입자간의 구분 철폐
- 토지이용 평가를 지목상의 유형이 아닌 현재의 토지이용으로 기준
을 정하여 제도에 의한 경직적 대응에서 융통성을 부여할 것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환경친화적인 도시형 여가시설용지로 활용
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 및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당에 활용 요구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 GB정책은 크게 나누어 정부의 입장에서 도시환경,  도시개발, 구역
관리적, 학제적 입장에서 국토균형개발, 개별도시권 개발, 환경 및 녹
지보전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볼 수 있음
□ 정부의 입장
 ◦ 도시환경 측면
- 대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연담화 방지로 개별 도시의 특성이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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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 도시주변에 녹지등 미개발 공간 확보로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
- 그러나 도시주변 녹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였다는 시각도 있음.
ㅇ 도시개발 측면
- 대도시에 성장한계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가 무한하게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하여 도시내부 토지를 집약적이고 효율적 이용유도
- 대도시의 가용 토지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
- 일부 지방도시는 도시의 적정 성장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비판
ㅇ 구역관리적 측면
- 원칙에 입각한 구역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된 점에 대한 국민
적 호응
- 제도의 특성상 건축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억제함으로 인해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와 재산상의 상대적 손실감의 불만 
증대
- 지방자치제의 실시후 국고지원없이 구역관리만 지방에 위임하므로
서 지방자치권의 훼손 및 지방의 부담만 가중 
□ 학제적 입장
- GB지정 이후 지난 25년간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연간 수출목표 1,000억불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던 70년대 
초반부터 일관성있게 지켜온 중앙정부의 유일무이한 도시정책임
. 이는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고수 의지와 불특정다수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으며 그간
에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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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정책이 대도시에 성장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사가지가 무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시내부 토지를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울주변 신도
시 등이 GB를 넘어선 지역에 입지하여 모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표 2-3> 참조).
 - 따라서 GB정책의 긍정적 효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 대도시의 시가지 확산 억제
       ∙ 모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시가지 連擔化방지
       ∙ 녹지보존과 농지잠식 방지에 의한 자연경관 유지
       ∙ 국방시설의 보호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됨.
 - 반면에 GB정책의 부정적 효과로 판단되는 것은
       ∙ 도시주변 토지공급의 동결에 따른 택지부족
       ∙ 토지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지가앙등으로 집값, 임대료, 제조업    
   의 생산원가 등 상승 원인 제공
∙ 도시공간구조상 GB 내부 시가지의 과밀과 외곽지역의 飛地 
(Leap-frogging) 개발 야기
∙ ｢베드타운｣형 신도시개발에 따른 職住遠隔化라고 볼 수 있음
- 한선옥(1997)의 최근연구에 의하면 GB정책에 의한 개발규제가 개
인의 통근시간증가와 여가활동감소에 따른 시간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연간 4조2천억원의 사회비용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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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
주요 정책사안 긍 정 적   견 해 부 정 적   견 해
대도시 인구 집
중방지에 대한 
정책적 효과
  지난 20년간에는 권역내에 개발
가능지가 충분히 남아 있던 관계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건
설이 용이하였으나 대규모 개발가
능지역이 고갈된 90년대부터는 집
중현상의 정도는 완화될 것임. 즉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는 지금
부터 나타날 것임.
  지난 20년간 대도시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왔음.
  서울, 부산 등에서 개발가능지가 
고갈되어 인구증가가 멈추었으나, 
모도시의 개발압력이 개발제한구역
을 건너뛰어 확산됨으로 해서 권역
전체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토지가격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택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공급
부족에서 생겨났다기 보다는 토지
투기심리의 만연, 지나친 규제완화, 
토지세제의 불합리 등, 토지관리정
책에 더 큰 원인이 있음.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결과, 택지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택지와 주택
의 가격을 앙등시켰음.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도 측면
  도시근교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음. 
  모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들이 연
담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레크리에이션이나 휴식공간으로
서 활용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
지 못했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관해서도 역효과를 가져왔음. 즉 
구역을 넘는 개발로 교통거리가 길
어져 불필요한 배기량을 늘이는 결
과가 초래됨.
개발밀도 측면
  고밀개발은 70년대초 강남개발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당시에
는 구역의 안쪽에도 개발가능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구역지정과 직
접적인 관계는 없음. 고밀개발은 
주거생활양식이 현대화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
  택지가격의 앙등과 택지부족은 
고밀개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토지이용과 기반
시설비용 측면
 대도시가 저밀도의 스프롤현상을 
가져왔을 경우에 건설해야 하는 기
반시설의 비용은 더 커질 수가 있
음. 오히려 신도시와 같이 한정된 
지역에 고밀개발을 함으로써 지하
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하며, 도시의 관리비용측면에
서도 고밀개발이 더욱 효과적임.
  개발제한구역을 넘어선 지역에 
인구와 고용이 집중되어 서울과 연
결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를 증가시켰으며, 출퇴근에 필요
한 경비와 시간을 증가시켰음.
수도권 신도시개발도 택지공급의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함.
 근거 : 국토개발연구원(1995), 국토50년,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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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GB가 없었다면 수도권의 크기가 약9% 작았을 것이고 건축
밀도는 지금보다 25%정도 낮아졌을 것이라는 추계임. 즉 GB가 
주택임대가격을 상승시키고 좁은 면적에 살게 됨으로써 효용이 감
소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한편, GB정책이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점은 초장기적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유보적인 판
단을 할 수밖에 없음. GB설치가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과 지
방대도시권의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망됨.
- 다만 우리나라의 광역적인 도시화 추이를 지켜볼 때, 모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개발압력은 주로 취업과 교육기회에 따른 자
체의 인구흡인력에 좌우되는 까닭에 GB와 같은 물리적인 억제수
단만으로 수도권에 인구유입을 방지하였다는 단순한 주장에는 회
의적임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회(1993)의 주장에 따르면 <표 2-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GB
정책과 관계없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사실상 인구
집중억제효과는 부정적임.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GB지정의 
목적이 대도시인구집중보다는 물리적인 도시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는 적절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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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의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변화
1. 지정기원과 추진경위
-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주변의 대상 또는 환상으로 보호하자는 생
각은 고대로부터 토마스 모어와 같은 이상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도
시성벽을 둘러싸는 반영구적 녹지대의 설치로 이어져 왔음
-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1580)는 전염병 방지와 농산물의 확보를 
런던 성문 중심 3마일 이내에 건물의 신축을 금지한 바 있었고 제
임스 1세(1657) 재위 중에는 의회에서 런던 시가지 10마일 이내 지
역에서 신축건물의 총량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음
- 1898년 하워드(E. Howard)는 근대 도시계획적 기법으로서 GB개
념을 본격 도입한 전원도시를 제안하였음.
.  인구 58,000인의 모도시와 인구 32,000인의 주변도시들 사이는 3㎞ 
이내의 좁은 녹지대로 분리시키고 그 안에 병원, 보육, 스포츠시설 
등을 배치하도록 구상하였음
. 이러한 GB는 전원도시 주민에 대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함
.  최초의 전원도시 Letchworth(1903)와 Welwyn(1920)은 이러한 이
념에 따라 건설되었음.
- 20세기에 들어서서 런던의 시가지 확대에 따른 屋外空間(Open 
Space)의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언윈(R. Unwin)은 런던 
대도시권계획보고서(1929, 1933)에서 근교 녹지대(Green Girdle)를 
제안하였음
.  런던을 완벽하게 감싸는 모양이 아니고 폭은 약 2㎞정도이며, 
. 시가지 확산의 방지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을 위한 공공용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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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었음
 - 1930년대초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지나 개발 붐 이 다시 일어나자 
1935년 런던 대도시권지역계획위원회(GLRPC)는 GB를 구체화시
켰음
. 1938년에는 그린벨트 법(Green Belt Act)이 제정되고 런던을 필두
로 한 각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을 받아 토지매수에 착수하였음
. 당시에는 종합적인 도시농촌계획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도시개발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적 
매입이 유일한 수단이었음
. GB내 토지는 직접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
여 개발을 하지 않고 녹지로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 영국에 있어서 전원도시 사상과 함께 GB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친 
압력단체는 농지보존협회(CPRE)음.
. 주요 간선교통망을 따라 일어나는 시가지 확산(Ribbon Develop-
  ment)이 농업과 농촌경관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보고 농경
지와 농촌다운 풍경을 보전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민간기구임
.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都農分離사상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비롯되었음
. 또한 GB 설정시에도 ｢벨트｣의 폭이나 연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
고, 실제 ｢Sheffield｣市는 도시주변을 環狀을 고집하기보다는 경관
이 특이한 일부 지역만을 포함시켰음.
- 1944년에 유명한 아버크롬비(P. Abercrombie)는 2차 대전 후를 대
비한 런던 대도시권계획을 발표하여 영국의 다른 도시와 우리나라 
수도권 GB의 原型을 정립하였음.
        GB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 30 -
         ∙ 런던과 주변 농촌 차단하는 환상분리대(10∼16㎞) 설치
         ∙ GB 외곽지역에 입지한 신도시/기존 도시의 레크레이션 목적의 
            녹지대(2∼3㎞) 설치
         ∙ 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접근로 등의 보호이다.
   이는 농지보존협회의 농촌적인 경관파괴 방지,  전원도시 구상에
서 제시된 주민을 위한 GB의 다목적 기능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
표를 충족시켜 GB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토대를 마련
하였움
2. 2차대전후의 동향
-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영국의 모든 토지개발은 허가를 받도록 한 계
획허가제도가 도입되어 GB내 개발행위는 강력하게 억제되었음
- 이 법안은 開發權의 公有化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토지매수를 할 필요가 없
어졌음
- 다만 GB와 같이 개발의 不許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기회비용에 상당하는 이용권만 보상하게 된 것임
- 영국에는 1955년까지 런던 대도시권만이 GB를 공식정책으로 채택
하고 있었음
. 같은 해 4월 ‘주택 및 지방자치성’은 모든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면 
GB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중앙정부의 GB관리지침을 담은 회
람(42/55)에 나타난 GB 지정목적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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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지 확산의 억제
         ∙ 인접 도시간 連擔化 방지
         ∙ 개별 도시의 특성유지 등이다.
   이와 함께 GB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을 
금하고 GB의 경계선은 정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우리 나라와 달리 영국의 GB는 지방정부가 입안권을 가지고 실시
되어 1963년까지 15개 도시지역에 지정되었음
. 중앙정부는 광역적 차원에서 각 도시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등 새로운 시가지의 전개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정책
수단이었음
. 반면에 지방정부는 2차 대전 후에 나타난 신개발위협으로부터 기성 
시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GB를 지정한 만큼 주민의 휴식․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그 중요
성이 부됨
- 환경성(DOE)의 회람(14/84)은 1970년대 이후의 逆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수요와 위락시설수요에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농지보전협회와 의회의 격렬한 반대로 GB구역 변동은 무
산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도심활성화(Urban Regeneration)정
책과 맞물려 GB 완화는 더욱 불가능해졌음. 
. 이는 중심도시내에 방치된 공지와 나대지의 재활용이 우선 촉진되
어야 하기 때문임
- 1988년 계획정책 요강(PPG)에서는 무절제한 시가지의 침해로부터 
주변 농촌을 보호한다는 GB 지정목적이 추가되었으며, 3번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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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개별도시의 특성유지’는 역사적인 도시(Historic Towns)에
만 적용하기로 명백하게 규정하였음
-  1990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GB는 총 15,500㎢에 이르며
.  농촌적 특성의 보전과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제공이라는 측면
에서 대중적, 정치적 지지도가 매우 높음
- 영국에서 GB는 시가지개발을 停止시키는 反成長(Anti-Growth)도
구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영구적이고 강력한 제
한을 가하여 도시 주변지역에 屋外空地를 남기자는 데 그 의의를 
찾고 있음
. 영국 GB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開放感(Openness)에 있음.
3. 교훈과 시사점
- Gault(1981)는 영국 GB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4가지 주제로 정책
적 논난이 있다고 함
. 농경지와 농촌경관 보호, 도시주민에 대한 교외 위락공간의 제공, 
대도시 인구의주변 신도시에 대한 계획적 분산, 개발규제에 의한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임
.  특히 수도권(영국의 런던 대도시권)의 GB는 규모, 토지이용의 다
양성, 개발 압력면에서 유사한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GB내 토지이용에 대한 지침이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음
. 도시주민에게 개방된 농촌지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보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음
. 예컨대 농림업과 이에 관련되는 용도의 토지는 확보하되 도시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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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황폐해지거나 방치된 토지는 개량되어야 함
- 건축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허용되는 용도를 엄격히 규제
.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농림업,  옥외스포츠, 필수적인 여가시설, 
묘지 및 GB의 개방감을 저해하지 않는 용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저소득 주택이나 공동시설, 도시계획에 의한 재개발 또는 기존 취
락의 제한된 증축(Infilling)임.
- 졸속하지 않은 GB 지정으로 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함
.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도로, 하천, 林相이 좋은 山地 등 地形
地物을 최대한 이용하여 구획
. 다만 장래 개발이 요구되는 토지는 미리 제외
- GB내 주민들이 생활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재산가치가 증가
한다고 생각. 
. 김태복(199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GB내 주민들은 겨우 
3.4%가 재산가치가 하락한다고 응답
. 관습법상 절대적 토지소유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도 있지만 양
호한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GB내 地價가 더 높은 경향임
- GB 설정과 관리가 上向式으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큼
. GB의 지정을 위한 입안과 집행이 지역주민(특히 농민)의 로비 활
동에 의해 이루어짐
. 예컨대, 농지보전협회(CPRE)나 전국농민엽합 등은 현재도 GB 고
수에 가장 앞장서는 단체들임
. 비록 중앙정부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을 하지만 GB 관리의 실
질적인 권한과 재량권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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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GB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비교
(단위 : %)
불   편    사   항 한    국 영   국
제한적인 주택 신․증축의 허용 27.2 16.3
토지이용의 제약 29.3 7.7
생업활동의 제약 7.0 8.1
토지가격 미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21.1 5.7
생활편익시설의 설치제한 12.2 16.7
불편한 점이 없다 0.9 43.5
 자료: 김태복(1996), 개발제한구역의 한·영 비교, p. 45.
- 영국의 GB 관리는 국공유지 비율(20.4%)이 낮고 절대적 사유재산
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용도지역제(Zoning)가 없는 判異한 도
시계획제도의 틀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권의 분리개념
에 입각하여 행위허가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 필요
- 그러나 Bishop(1996)의 영국 GB정책에 대한 비판을 보면 우리나
라 수도권의 GB관리 실태에 비추어 유사한 점이 많음
         ∙ 택지공급제약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
         ∙ 기성 시가지는 물론 GB내 취락지의 옹색한 증축에 따른 
           과밀(Cramming)조장
         ∙ 보존가치가 없는 GB내 토지를 대신한 GB 밖의 양호한 녹지훼  
            손
         ∙ 통근거리의 증가와 대기오염
         ∙ 경직된 개발규제와 용도전환금지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비효율
         ∙ 투기 差益과 계획허가를 노리는 개발업자의 고의적 GB토지 放  
            置 등
- 일반적으로 도시주민들은 GB가 지닌 명칭 때문에 그린벨트 가 
수려한 경관을 지닌 녹지라는 환상을 갖기 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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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황폐화된 곳이 많고, 특히 
기존 취락은 ‘녹지 속의 사막’으로 개발이 凍結되어 있음
. 또한 도시 주변에 山地가 많아 영국처럼 인위적으로 도시와 농촌지
역을 차단하는 완충지대가 필수적인지는 검토할 가치가 있음
. 광역적 시각에서 본다면, 현행 環狀 GB보다는 쐐기모양의 녹지
(Green Wedge)가 도심에서 放射型을 이루면서 주변 농촌지역으로 
퍼져 나가거나 기성 密集시가지 곳곳에 녹색허파(Green Lungs)가 
존재하는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상적임.
-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야생동식물까지 포함하
는 GB생태복원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됨
. 造林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울타리, 연못, 오솔길을 정비하며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배치하여 도시주변 농촌의 고유기능을 회복
하자는 것임
- 정책적 시사점
         ∙구역지정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무시와 세부 기초조   
사 등 준비작업의 부실
         ∙중앙집권적이고 전국 획일적인 GB관리로 지역적 특수성의 고   
려와 지방정부의 역할 미약
         ∙적극적 GB 환경보전 추구와 GB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가공
간의 조성 미흡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별도 GB  
관리법 제정의 미비
         ∙GB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화가 성숙되어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을 갖춘 영국과는 다른 상황에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공공사업의 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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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변화
◦ 대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병폐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유럽의 도
시계획 사조는 광역도시계획의 추구이었음.
- 1924년 암스텔담의 국제도시회의-IEHP의 전신-중심과제로 대도시
의 팽착억제, 위성도시의 건설, 시가지외곽의 GB설치 등이 핵심 
테마임
- 이때부터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를 위해 GB의 필요성이 강
하게 인식됨
◦ 일본은 유럽의 그린벨트의 자연환경보호를 통한 대도시 팽창억제의 
개념중 대도시 확장론의 우세와 토지주의 반대로 그린벨트는 제도화 
하지는 못하였으나,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개념은 다양한 제도화로 
도입하였음
- 1930년대는 도시의 확장방지, 도시에의 식량생산기지, 1940년대는 
도시의 확장방지(방공적 개념), 도시에의 식량생산기지, 1960년대는 
도시의 확장 방지, 도시에의 자연환경적 공원용지, 대규모 도시 기
반시설용지 제공개념으로 변화되었으나, 제도화는 못함
- 최근 고오베 지진을 계기로 그린벨트 기능을 재조명하도 법제화의 
움직임이 있음(1997년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서 고베도시계획과장 
언급)
◦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한 대도시화의 문제를 처음 봉착하면서 대도
시 팽창억제의 개념에서 그린벨트를 매입에서 개발제한으로 변화하
면서 현재까지 지정관리 하고 있음
 - 1898년 에베너데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전원도시 주변에 영구 
녹지화된 농경지대의 설정을 주장
- 1938년에 그리벨트법 제정되고 런던주위에 그린거들이 지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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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44년 패트릭 아버그롬비가 대런던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런던의 외연적확산을 억제하기위하여 시중심에서 20-40km의 반경
사이에 폭 10-20km의 개발규제지역을 설치한 것이 그린벨트의 효
시임
- 초기에는 매입에 의한 엄격한 개발제한을 추구하였으나, 재정확보, 
확보된 토지의 관리상의 문제등으로 매입은 중단한후, 현재는 농업
의 보호 육성, 여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억제등의 기능에 충실
함
◦ 우리나라는 도시의 확장억제와 자연환경보호 등의 개발제한구역 개
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나, 최근의 조류는 도시의 자연환
경보호적 측면이 강조됨 
- 47회에 걸친 규제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8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
시설의 설치 허용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와 이에 대한 언론과 환
경론자의 반대가 격심해짐
- 근래의 규제완화에 대한 도시의 자연환경파괴 우려가 급속히 증가
하는 등 국민의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은 도시의 자연환경보호에 편
중되고 있음
그린벨트지역의  개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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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개선 방향
1. 필요성
ㅇ 지정 20여년경과 과정에서 지방 자치제 실시와 민주화 정착, 경제성
장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장의 과
실이 배분안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됨
- 국민의 고소득화 및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주민은 총체
적으로 타지역 주민보다 낙후된 생활과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팽배
- 지방자체제도의 정착으로 도시별로 당해 행정구역내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원활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실천에 지대한 장애 초래
ㅇ 지역주민에 의한 사단법인의 결성,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조직 
결성, ’97대선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개선이 거론되는 등 사회적
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 제시 필요
2. 기본 방향과 원칙 
□ 기본 방향
ㅇ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과 
획기적인 개선원칙을 제시하는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기존의 기본 원칙 개선안 
ㅇ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
가운영상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의 골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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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강구
-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
향
- 중소도시의 개발 잠재력은 부각
ㅇ 제도개선으로 추가적 국가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회정의 실천하
는 한편 여타의 개발규제 제도와 형평성의 지속적 견지
- 생존․생활권적인 민원․관원은 최소한 해소되어야 함
- 지방자치행정의 자립기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강구
□ 새로운 기본 원칙 개선안
ㅇ 개발제한구역의 구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정하고, 제한구역으
로 남은 지역은 국가가 매입 보전하며, 주민 불편 해결
-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 구역조정
-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지역은 국가매입 보전
- 불필요한 규제지역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 과도한 구역지정으로 도시기능 상실한 지역들에 대한 구역 지정비
율 완화
       
                       기존안과 새로운 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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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안        새로운 안              비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구역 조정     불가          가능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구역조정
     구역 해제     불가          가능       
     지정구역      비 매입       국가매입            토지채권 발행
     용도규제      점차 완화     불필요 규제해제     
     선별완화      검토중        비율적용 완화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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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별 기본 방향과 전략
□ 대안별 기본 방향 및 원칙 
ㅇ 대안1 : 개발제한구역의 골격 유지하되 기존 문제의 점진적 해결
-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없으나, 지역별 차등에 의한 특례개발은 인정
- 기존개발지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의한 개
발․정비 시행
- 기존개발지역외 구역은 포괄적 규제완화로 보상 대치      
ㅇ 대안2 : 개발제한구역의 축소 유지하되 기존 문제 대폭 해결
-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구역 일부해제    
- 기존개발지 해제후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정비 시행         
- 기존개발지역외 구역은 포괄적 규제완화로 보상 대치      
ㅇ 대안 3 :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변화로 기존 문제 완전 해소  
-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 선별 해제
- 해제지역은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정비 시행         
- 해제가 안된 지역은 현금 매수, 토지상환채권등을 통한 전면 매입  
       
□ 대안별 전략 및 검토 사항
ㅇ 대안1 : 개발제한구역의 골격 유지하되 기존 문제 점진적 해결
-기본 골격
∙개발제한구역구역의 해제․조정은 없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
민종합복지체육문화회관 등의 허용등 지역별 규제의 차등화
∙기존의 개발지인 취락이나, 시가지는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계
획적 정비․개발을 추진하여 선진형 정주지구 형성
- 41 -
※ 특별정비지구는 기존의 취락지구보다 개발의 허용폭이 대폭확대
되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이 정비되며, 도시계획사업이 가능함
∙나머지 지역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유도로 소득창출과 도시의 자
연환경 보전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 대안 선정시의 예상 상황 
∙ 주민생활 및 소득 환경은 개선되고, 취락등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함  
∙ 농경지의 생산성은 1차산업외에 다각적인 친환경적 이용이 증대
∙ 자연환경이 좋은 임야는 다량으로 보전이 가능해짐       
∙ 특정지자체의 경우 정책 및 계획에 의해 특례적 개발의 인정 용이  
∙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직접 징수 세액은 전체
적으로는 감소하나, 타 대안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이며,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정비비는 점진적으로 증가
∙ 공공사업등에 의한 수용 보상가는 완만한 상승             
∙ 공공개발사업은 여타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이로 인
한 공공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대책이 요구됨
∙ 지가상승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가치 상승에 의해 완만한 상
향 추이가 예상됨
∙ 토지투기는 기존 개발지에서는 일부 발생이 예상되나, 사회 문제
로의 비화는 최소화 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됨        
∙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예상 효과와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
∙ 도시의 난개발적 성장 억제와 자연환경보호로 국민적 평가 높음
∙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원과 관원의 근본적인 해결요구에 미흡
                                              
ㅇ 대안2 : 개발제한구역의 축소로 제도는 유지하되 기존 문제 대폭 해결
- 기본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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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구역은 국토의 균형적 차원에서 지방중소도시는 해
제함
∙ 대도시의 기존 개발지인 취락이나, 시가지는 해제하여 일반도시지
역과 동일하게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나머지 지구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유도로 소득창출과 도시의 자
연환경 보전하며, 제도적 지원 강구
- 대안 선정시의 예상 상황 
∙ 주민생활환경은 크게 될 가능성이 커지나 결과적으로는 난개발이 
예상됨
∙ 농경지의 생산성은 1차산업외에 다각적인 친환경적 이용이 증대
∙ 자연환경이 좋은 임야는 헤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보전이 가능
해짐       
∙ 해제된 중소도시의 경우 준농림지역에서와 유사한 문제점 발생 
예상됨
∙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직접 징수 세액은 전체
적으로는 증가하고, 해제안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적으며, 개발제
한구역의 관리․정비비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한 재정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임 
∙ 공공사업등에 의한 수용 보상가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나, 해제지역은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보상가가 급등하는 등 
2원화현상이 나타날 것임             
∙ 공공개발사업은 점진적으로 어려워 질것이며, 특히 해제 지역의 
자연 훼손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비 해제지역도 공공사업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대책이 요구됨
∙ 지가상승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가치 상승과 해제를 기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당한 상향 추이가 예상됨
∙ 토지투기는 기존 개발지외에 해제지역은 물론 비해제지역중 개발 
가능한 지역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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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변성을 띌수 있다는 의식이 일반화 되고, 이로 인하여 비 
해제지역도 해제로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나,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 압력에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짐
- 예상 효과와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개선 의지 구현과 사회적 혼란 최소화하면서
도 대도시의 난개발적 성장 억제의 정책 견지로 국민적 신뢰감이 
지속되고,  기존 개발지의 주민 불편 해소로 개발제한구역 문제
의 상당부분 해결
∙ 해제대상도시의 선정이 난이하고,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
도시지역을 제외하여 문제 해결의 최소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예상됨
∙ 해제지역과 기존개발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유도 수단이 없을 
경우 난개발에 의한 병폐가 확대될 가능성 높음
∙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론적 반발이 증대하는 반면에 비해제지역의 
주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불만 확대될 우려가 높음
                                        
ㅇ 대안 3 :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변화로 기존 문제 완전 해소  
- 기본 골격
∙개발제한구역구역은 자연환경보호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임야
지구외에는 해제함
∙자연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매수청구권에 의하여 국유화하고 철저
하게 보호함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선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고, 국유화 비용은 장기저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여 확보함
- 대안 선정시의 예상 상황 
∙주민생활환경 개선 여건이 대폭 양호해짐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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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 수요 급증
∙농경지의 생산성은 탈농업적이고 비농업적으로의 이용으로 나타나
게 되어 자연환경적 토지이용이 축소되는 한편, 농지전용상의 마찰
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보전과 비보전의 선정과정의 마찰과 비보전지역으로 선정되기 위
한 불법 산림훼손의 확대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급경사지, 등고선이 
높은 지역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제지역화될 우려가 있
는 등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은 최소수준으로 보전될 우려가 높으며, 
환경중시적 시민의식과의 마찰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우려가 높
음
∙보전지역의 매수청구권에 의한 매입으로 국가재정상 부담이 막대
해질뿐만 아니라, 수용가에 의한 매수는 토지주의 반대가 예상되
나, 적정 매입가 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한 비매수
지역의 산발적 분포등으로 인해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여타 규제지역에서도 매수청구권의 요구가 확대될 우려가 
높음
∙해제로 인해 수용보상가는 급상승하고 이론 인해 공공개발은 상당
히 어려워짐               
∙해제지역의 지가는 급상승하며 이로인한 지가 상승의 유발 현상이 
일시적으로 야기되나, 공급량의 확대로 준농림지역, 중소도시는 지
가가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
∙대도시권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중에 해제된 지역은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며, 토지매수
로 지급된 토지상환채권등이 토지로 재투자되면서 가수요에 의한 
지가상승도 예상됨     
∙지난 20여년간 견지해온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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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여타의 규제지
역도 유사한 파장이 예상됨
- 예상 효과와 문제점
∙개발수요와 시장경제에 의한 토지개발관리체제로 전환하므로서 개
발제한구역제도에 의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앰
∙해제지역의 선정을 개발사업의 환경악영향 최소화가 평가목적인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방법의 창안이 
요구되나, 현재의 기술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은 없으
므로 이의 적용은 현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토지주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끝없는 대립만 지속될 것임
∙자연환경 중시와 지방도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커다란 
역민원 역관원이 발생될 우려가 지대함
  한정된 개발수요의 대도시권 집중으로 대도시는 과대화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쇠퇴하는등 도시간의 과밀과소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
인의 불만이 극화됨
  해제지역에 대한 추가적 토지이용규제의 적용이 어려워 지는 반면
에 적정 규제 수준 설정에 대한 합의도출도 난이하나, 적절한 규제
수단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준농림지역과 같은 난개발의 확
대로 인한 도시문제 심화로 국가적 낭비가 사회적 문제화 됨
∙토지소유에 의한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사회
적 혼란이 발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고지가 형성으로 공공 및 민
간 개발에 장애 발생
∙개발 제한에 대해 매수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국
토의 유지․개발․관리의 기조인 제도에 의해 미래의 토지개발을 
제한하는 방법에서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서 국토관리의 근본기조
를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개발규제지역의 해제 및 
보상의 도미노현상이 야기되고 이로인하여 국토를 둘러싼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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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
∙국가 재정․경제적 어려운 현 여건에서 불요불급한 토지확보에 의 
막대한 재정투자로 인해 난국 탈피에 지대한 장애 요인이 됨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에  ’95년 공시가로 230조, 국립공
원 국유화에 4조, 개발제한구역 전면매수에 공시가로 약52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4. 종합 건의 및  향후 추진방향
 1). 종합건의
ㅇ 현재의 어려운 시국하에서 일관성 있게 신뢰받아온 개발제한구역제
도를 뒤흔듬으로 인해 국론을 분할하여 국력을 낭비할 시기는 아님
ㅇ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은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대안 1
인 현시대적 상황하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음
ㅇ 다만, 현시국이 개선될 경우 대안2도 수용할 준비는 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대안1과 2안의 공통사항인 취락정비사업은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선정 대안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1)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거주민 우선의 생활환경 개선
ㅇ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공
간의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하되 
ㅇ 점진적으로 지정후 입주한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검토 
(2) 주민 생활불편 해소
ㅇ 소규모의 사무소와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등 거주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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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ㅇ 거주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취락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로 설치토록 검토 
(3) 취락정비제도 개선안
◦ 주택 등의 규모 확대로 선진국형의 주거생활공간 형성 유도 
∙주택 규모 확대, 신축의 허용 범위 확대, 주택 등의 층고 및 허용 유
형 확대
∙ 최소대지면적의 확대 
∙ 대지의 합․분필 허용
◦ 취락별 특성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허용용도 준용으로 편리한 생활환
경 형성 기여
∙ 취락은 도시형 단위취락, 농촌형 단위취락, 근린중심형 취락, 지구중
심형 취락 및 국도변 상가형 취락, 지역중심형 취락으로 특성 구분
◦ 집단취락정비사업 체계화로 경제수준과 사회 수요에 걸맞는 선진형 
전원마을 조성
∙ 취락정비계획의 3단계의 체계화 
∙ 지구지정 대상 취락 선정 및 특성 부여 
∙ 지구 구획 확정 기준  
∙ 사업 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 사업 지원 방안으로 집단취락정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
공의 지원 
∙ 위법건물의 처리 방안은 개발제한구역지정전의 위법 건축물로 소유
주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합법화  
∙ 취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비 대지는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을 적용
한후에 최소대지규모는 대지화 및 주택 신축권 허용하고, 체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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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권을 허용하고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
∙공공․기반시설의 적정 입지 확보는 취락정비지구내의 모든 토지는 
평가식 감보율을 적용하며, 확보된 감보용지의 환지를 통하여 공공
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로 활용
∙ 주민 참여 확대방안으로 지정전 거주민의 계획입안 요청권, 사업조
기시행 요청권 부여
∙ 계획 일몰제 적용으로 주민의 불편 최소화 
※ 계획일몰제: 취락별정비상세계획, 취락별 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다음 단계의 계획이나 사업이 추진 되지 않을 경우
에는 계획승인 고시가 된 2년째 다음날에 계획이 실효됨
◦ 부동산 투기 억제
∙ 구역 지정전과 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차등적 적용
∙ 용도 변경 허가를 대상을 대폭 강화
∙ 주택 세입자 특성에 따른 차등 적용
◦ 기타 사항
∙ 사업기간 동안 개별 개발행위 중지
∙ 가설 건축물 설치 방안
∙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의 공공전
문기관 내지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함 
(4)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인정
ㅇ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원활한 자치행정 서
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의 허용 폭의 확대 
대책을 검토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구역내에는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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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할 적정용지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대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공공시설에 대하여 한정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
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강구함
(5) 주민 등의 부담 경감
ㅇ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이 사회적 인식상 재산권의 제한이 적지 
않은바, 세금 감면등 제도적 경감 대책을 강구
ㅇ 개발제한으로 토지 등의 재산상의 가치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보유 관리에 여타지역과 유사한 세금이 부가되는 점이 없지 않
은바 이에 대한 적절한 감면 조치를 강구함
(6) 보상가 현실화 모색
ㅇ 개발제한구역의 공공개발로 야기되는 부득이한 토지수용시 저렴한 
수용가로 인하여 토지주 등의 재산적 손실이 지대한바, 이를 보진할 
수 있는 수용비 감정가 산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
ㅇ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제도적으로 낮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 수용비로는 인근지역에 유사규모의 토지확보가 불가능하여 주
민의 민원이 높음
ㅇ 이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른 문제인바, 이러한 특수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지감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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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강구
ㅇ 공공부문은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거와 같이 제도를 수시
로 바꾸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허용시설도 
입지의 불가피성이 없는 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개발훼손금(가칭)부
담을 제도화를 검토
ㅇ 개발훼손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정비 향상 사업에 이용
(8)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정비사업의 국고지원 강화 
ㅇ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사업이 국가사무의 특성이 강한 만큼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의 지방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점전적으로 국고의 지원 
비율을 높임
ㅇ 개발제한구역의 취락등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는 한편, 여타의 국고지원제도의 우선적 적용이 강구되어야 함
(9) 부동산 투기 억제
ㅇ 제시될 개선책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할지 모르나 개
발제한구역을 옹호하는  보전론자의 입장에서는 구역 훼손이라는 시
각도 있음
ㅇ 제도개선을 예상한 또는 이를 악용하는 부동산 투기의 우려에 대응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비 거주자, 지정후의 입주자, 임야, 농경
지등만의 소유자 등에 대한 엄격한 개발제한은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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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방향 
ㅇ 개발제한구역제도는 20여년동안 국민의 협조와 희생으로 도시의 확
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를 거양함
ㅇ 국토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차세대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유산이
므로 오늘의 불편을 이유로 20여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백지화 시킬 
수는 없음
ㅇ 건의안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실시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
하여 분석의 과학화와 효율적 수행에 필수적인 지리정보체계(GIS)
와 광의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한 계획적인 적
재적소적 개발제한구역의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함
◦ 제도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
전에 마련
- 전면적인 조사ㆍ평가 및 그린마스타프랜의 수립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사전 지정과 국세청에 의한 자금출처 조
사
- 선매권 부여 등의 각종 조치 강구
◦ 도시계획법체계하에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법을 제정하여 초법적인 
운영에서 정상적인 법운영 체계로 전환
◦ 대안 선정을 위한 확정 방안, 세부 추진 대책안에 대한 보완 점검 
및 정책의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안 마련-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건
설교통부의 주관하에 관학연민(官學硏民)으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개발
제한구역제도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됨으로서 衆智가 반영되도록 함
- 취락정비사업은 공사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제도를 보완하
도록 함.
